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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는 부모가 폭력성을 띤 집회나 시위 등에 18살 이하의 청소년이나 어린이를 동원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이 달 중 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를 위반하고 청소년을 집회나 시위에 동원하면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한다.

2. 우리는 먼저 정부의 이런 발상을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최근 전북 부안 초중고교생들이 핵관련 시설 반대를 위해 등교를 거부하고 집회에 참여한 것과 여중생 촛불시위에 청소년들이 대거 가담한 것을 계기로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는 부안사태나 여중생 촛불시위에서 교훈을 잘못 찾은 것이다. 

잘못된 정책으로 초중고교생들까지도 등교를 거부하고 집회에 참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은 바로 정부 자신이다. 이것을 반성하지 않고 청소년과 어린이를 방패막이로 삼아 폭력시위를 했다는 식으로 진단하고 어린이 청소년 집회 동원 금지법을 만드는 것은 잘못된 진단에 엉뚱한 처방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부모를 모두 자식을 위험한 시위의 방패막이로 삼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취급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3.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다. 정부는 집단 폭행이나 협박 방화 등이 일어나거나 백미터 이내의 외교공관, 법원 등 금지된 장소에서 일몰 시간 이후에 개최되는 경우 어린이나 청소년의 동원을 금지한다고 한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집회나 시위는 설사 폭력적이라 하더라도 헌법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정신을 존중해 처벌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단다. 도대체 뭔가? 아이들을 극구 싫다는데 부모가 강제로 끌고 나온단 말인가? 또 미리부터 집단 폭행이나 협박이 난무하고 불을 지를 걸 알고도 어린이를 데리고 갈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외교공관이나 법원 등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미 이는 집시법 위반 사항이 되는데 웬 가중처벌인가. 평화로운 집회가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격렬해지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아이 맡길 곳이 없어 데리고 평화집회에 나왔다가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시위가 격렬해지면 처벌받아야 하나? 
4. 이것은 세계최초의 어린이 집회참가 금지법이다. 우리보다 아동보호가 철저한 선진국이 많지만 아동보호를 위해 아동의 집회참여를 금지시키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한 곳도 없다. 정부는 실효성도 없고 논란거리만 될 어린이 집회 참가 금지법에 시간 낭비할 게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할 있는 실속 있는 정책을 찾는 데 힘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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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집회장에 데려오면 처벌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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